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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기본 방향

정부는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 등을 위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가장 시

급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경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선별

하여 총 12.2조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규모는 재난·대응 3.2조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4조원, 민생 지원 4.3조원,

기타(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0.2조원임.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최근 영남지역의 대형산불에 대한 신

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둘째,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

로 우리 산업·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세 피해·수출기

업의 부담 경감과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할 계획임.

셋째, 내수 회복 지연으로 서민·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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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지출 12.2조원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금번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1.4조원을 지원하고, AI 감사카메라·드론, 헬기·진화차량 도입 등

정부의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해 1.7조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항시설의 안전시설 보강과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 등 안전사

고 방지를 위한 노후하수관로·도로의 조기 개보수에 0.2조원을 지원할

계획임.

둘째,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 피해 관련 정책

금융과 수출바우처 확대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2.1조원을 지원하고,

고성능 GUP 1만장 확보, 고급인재 양성 2배 확대 등 AI 생태계 혁신

을 유도하기 위한 1.8조원, 또한 반도체 등 첨단전략사업 분야 필수

인프라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0.5조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셋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50만원 크레딧 지원과 정책

자금을 확충하는 등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에 2.6조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해 ‘상생페이백’ 신설 등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에 1.6조원, 저소득 근로자와 최저신용자 등 취

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 확대를 위한 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원에 0.2조

원을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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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기본 

방향

총 12.2조원

◇ 우리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①재해·재난 대응, 
②통상·AI 대응, ③민생 지원 등 3대 분야 집중 투자

주

요

내

용

� 재해·재난 대응 +3.2조원*

▸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1.4조원

▸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1.7조원

▸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 0.2조원

� 통상 및 AI지원 +4.4조원*

▸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2.1조원

▸ AI 생태계 혁신 1.8조원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조원

� 민생 지원 +4.3조원*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6조원

▸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6조원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2조원

� 기타(국체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0.2조원

* 억원 단위로 산출한 규모(표에서 제시된 하부 카테고리(천억원 단위) 합과 일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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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총괄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세입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753억원 증액된 7조 5,22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추경예

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753억원(1.4%) 증액된 13조 1,592억원

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총수입-총지출 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도 예산
증 감

(B-A)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안(B) %

□ 세입 70,476 70,476 73,468 75,221 1,753 2.4

□ 세출 125,060 125,060 129,839 131,592 1,753 1.4

자료 : 환경부

나. 세입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세입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753억원 증액된 7조 5,221억원으로 편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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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세입 추경예산안(회계별) ]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25예산 증 감

(B-A)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

합   계 70,476 70,476 73,468 75,221 1,753 2.4

▪ 자체세입 13,410 13,410 13,158 13,158 - -

∘재산수입 492 492 459 459 - -

∘경상이전수입 10,540 10,540 9,896 9,896 -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3 43 23 23 - -

∘수입대체경비수입 17 17 12 12 - -

∘관유물매각대 7 7 130 130 - -

∘융자원금회수 2,311 2,311 2,638 2,638 - -

▪ 세계잉여금 이입액 409 409 483 483 - -

▪ 일반회계 전입금 56,657 56,657 59,827 61,580* 1,753 2.9

* (일반회계 전입금) 법정전입금(3조 4,741억원)** + 추가 전입금(2조 6,839억원)

** (법정전입금)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 1,048억원) × 23%

자료 : 환경부

다. 세출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1

2조 9,839억원 대비 1,753억원(1.4%) 증가한 13조 1,592억원으로 편성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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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별 현황

회계별로 살펴보면, 환경개선특별회계는 2025년도 본예산 4조 8,994

억원 대비 1,197억원(2.4%) 증가한 5조 19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

역균형발전회계는 2025년 본예산 2조 5,967억원 대비 556억원(2.1%)

증가한 2조 6,523억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및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

[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회계별) ]

(단위 : 억원)

구    분

‘24년 예산 ‘25년 예산
증 감

(B-A)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

합   계 125,060 125,060 129,839 131,592 1,753 1.4

∘일반회계 22,091 22,091 22,047 22,047 - -

∘환경개선특별회계 52,945 52,945 48,994 50,191 1,197 2.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0,670 30,670 32,007 32,007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974 18,974 25,967 26,523 556 2.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80 380 824 824 - -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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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현황

부문별로 살펴보면, 물환경 부문 556억원, 자연환경 부문 77억원, 환

경일반 부문 1,120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외 부문에선 변동사항

없음.

[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부문별) ]

(단위 : 억원)

구    분

‘24년 예산 ‘25년 예산
증 감

(B-A)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

합  계 125,060 125,060 129,839 131,592 1,753 1.4

∘물환경 38,824 38,824 42,148 42,704 556 1.3

∘수자원 21,995 21,995 21,878 21,878 - -

∘자원순환및환경경제 10,537 10,537 11,986 11,986 - -

∘기후대기및환경안전 39,950 39,950 40,321 40,321 - -

∘자연환경 8,360 8,360 7,883 7,960 77 1.0

∘환경일반 5,298 5,298 5,454 6,574 1,120 20.5

∘물류등기타 96 96 169 - - -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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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별 현황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3개 세부사업인 하수관로정비, 국립공원공

단 출연, 재해대책비 사업에서 총 1,753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업비 증액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싱

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 피해 예방을 위해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556억원

을 하수관로정비사업에서 증액하였으며,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체

계 강화를 위해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 교체와 고성

능 산불진화 차량 추가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 국립공원공단 출연

사업에서 77억원을 증액하였음.

마지막으로 금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

상으로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지역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재해대책비 사업에서 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원을 증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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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세부사업별) ]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024년 2025년
증감

(B-A)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추경안

(B) %

합  계 15,611 15,611 18,991 20,744 1,753 9.2

하수관로

정비

▪싱크홀, 하수범람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 저류시설 

설치 등 하수도 

인프라 확충

12,816 12,816 16,264 16,820 556 3.4

국립공원

공단출연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립공원공단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수지차 출연

2,295 2,295 2,227 2,304 77 3.4

재해

대책비

▪자연재해 피해 

지역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등 재해대책비 

지원

500 500 500 1,620 1,120 224.0

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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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토의견

1. 환경개선특별회계

(1) 국립공원공단출연(1831-306)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국립공원공단출연’(1998∼, 출연) 사업은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립공원 환경관리 및 공원관리장비운영 등 공원

운영비, 동·식물 서식 현황 조사 등 공원자원관리, 대국민 편의시설 등

탐방시설운영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에는 2,227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303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본예산보

다 76억 5,000만원(3.4%)이 증액됨.

[ 2025년도 국립공원공단출연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본예산 추경 본예산(A)
제1회추경

(B)
(B-A)/A

□ 국립공원공단출연 229,518 229,518 222,728 230,378 7,650 3.4

▪헬기도입 2,500 2,500 500 7,400 6,900 1,380

▪고성능산불진화차량

확충
1,516 1,516 - 750 750 순증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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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헬기도입사업: 적기 사업 완료를 위한 사업 관리 철저

국립공원공단출연 사업의 내역사업인 ‘헬기도입’사업은 대규모 산불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노후헬기 교체를 추진

하는 사업임.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 편성한 예산은 ’24년부터 사업출연금으로 추

진되어온 기존 ‘공원관리헬기 도입’ 사업에 대한 증액분 69억원으로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헬기도입 사업 추경안 산출 내역 ]

ㅇ 공원관리헬기 도입(교체)를 위한 증액 편성 1대 × 6,900백만원 = 6,900백만원

자료: 국립공원공단

공원관리헬기 도입사업은 ’97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기존 헬기를 교

체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비 250억원(사업출연금)을 기반으로 추진되던

사업으로, ’24년 예산에 이 중 25억원을 반영하여 조달청을 통해 2차

례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미응찰로 유찰된 바 있음.

[ 교체 대상인 노후헬기 정보 ]

도입연도 기종명 제조사 구매비용 주용도 헬기기령 노후화율*

1997 KA-32T 카모프
2,982백만원

(러시아경협차관)

산불진화

공중순찰 등
28년 74.3%

*최대 운항 가능 시간(6,000시간) 대비 4,460시간(74.3%) 운항

자료: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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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노후헬기 교체사업 진행 경과 ]

- ‘24. 2월∼4월 : 국립공원 헬기 제작·구매 계획(안) 수립

- ‘24. 4. 29.∼30. : 사업설명회 개최

- ‘24. 5월∼7월 : 규격심의회 개최 및 헬기 규격 확정

- ’24. 8. 5.∼16. : 조달청 긴급공고 협의 및 계약의뢰

- ’24. 8. 21. ∼ 10. 8. : 사전규격공고 및 긴급공고(총 250억원)

- ‘24. 10. 8. : 1회 유찰 (제작사측에서 제작단가를 이유로 미응찰)

- ‘24. 10. 10. ∼ 10. 22. : 재공고 입찰

- ‘24. 10. 22. : 2회 유찰 (미응찰)

자료: 국립공원공단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전체 사업비를 330억원으로 증액하고, ’25년에

는 본예산에 편성된 5억원과 ’24년에서 이월된 25억원 및 이번 추경안

을 통하여 확보된 69억원을 합한 총 99억원으로 실효성있는 구매사업

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  노후 헬기 교체사업 연도별 사업비(안)  ]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합계

연도별 사업비
25

74
99 132 330

*’25년의 25억원은 24년도 이월액, 5억원은 본예산 편성액, 69억원은 추경액(안)임

자료: 국립공원공단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

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그 편성 필요성이 인정되려

면, 목적적합성, 시급성, 예측불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1)을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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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동 사업의 경우, ①본예산 편성 이후 ’25년 지리산·주왕산 국립공

원을 포함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고2), ② 본예산 편성액으로는 적

기에 헬기 구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③ 기후변화로 산불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하여 헬기도입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

으로 보임.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임.

첫째, ’24년 사업추진과정에서 조달청 공고 및 재공고에도 유찰된

전례가 있는 점과 산불 대응체계 구축의 시급성 및 헬기도입사업의

전체 사업 기간이 약 3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3), 신

규 헬기의 적시성 있는 도입을 위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임.

1)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①추경 집행을 통해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어야 하고(목적적합성), ②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

지 못한 사유여야 하며(예측불가능성), ③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

함이 있어야 할 것임(시급성).

2)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공단 소속 헬기를 통해 ’25년 산불 당시 총 334회의 담수를 통해

835,000L의 물을 투하 하였음.

지 역 비행일자 비행시간 담수횟수 물 투하량

계 52시간25분 334회 835,000ℓ

산청(지리산) 3.22.(토)-3.25(화), 3.28(목)-3.30.(일) 44:45 281회 702,500ℓ

주왕산 3.26.(수)-3.27.(목) 07:40 53회 132,500ℓ

3) 산림청과 국립공원공단의 2024년 헬기 구입 입찰공고(나라장터)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납품기

한을 계약 후 1,080일 이내로 공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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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연금은 보조금 사업 등과 달리 사용에 있어 재량이 부여되

는 측면이 있으므로, 헬기도입 사업의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 등 잔액

이 발생할 경우4) 향후 편성될 2년차 또는 3년차의 출연금 편성액을

조정하여 이번 추경편성 금액이 편성목적5)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환경부는 헬기도입 사업 전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

히 하여, 추경 목적에 맞는 적시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임.

다. 고성능산불진화차량확충: 적기 도입·배치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국립공원공단출연 사업의 내역사업인 ‘고성능산불진화차량 확충’ 사

업은 대규모 산불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 고성

능산불진화차량 도입을 추진하는 사업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 편성한 예산은 총 2대의 고성능 산

불진화차량을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7억 5,000만원으로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4) 참고로 산림청에서는 ’24년 말 사업예산 329억원으로 중형급 신규헬기 도입사업을 공고하고, 한

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와 32,727,990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5)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재난 대응’ 중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자료: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 ’25.4.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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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능산불진화차량 확충 사업 추경안 산출내역 ]

ㅇ 고성능산불진화차량 2대 × 375백만원 = 750백만원

자료: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고성능산불진화차량은 일반 산불진화차량의

담수 용량인 800L의 2.5배인 2,000L의 담수용량을 가진 산악지형에 적

합한 고성능 산불진화 장비로, 국립공원공단은 ’23년과 ’24년 도입 사

업을 통해 총 4대를 구입·운영 중임6).

  [ 도입예정인 고성능산불진화차량과 일반산불진화차량 주요 제원 비교7) ]

자료: 국립공원공단

6) 다만, 기존 사업을 통하여 도입된 고성능상불진화차량은 1대당 7억 5,800만원이 소요된 대형 수

입기반 차량으로, 이번 추경안을 통하여 도입하려는 중형 고성능산불진화차량과는 상세 제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7) 참고로 기존에 도입된 고성능산불진화차량은 벤츠 유니목(u5023)으로, 6,650㎜×2,480㎜(폭)×3,300

㎜(높이)(크기), 차체중량 15,000kg, 물탱크용량 4,000L, 방수량 2,800L/min(최대 발사거리: 70m)

의 제원임.

구 분 고성능 산불진화차 일반 산불진화차

사 진

섀시(모델) 기아 K-351C(군용 소형전술차량) 현대 포터 등(1.0ton)

승차인원 4인승 3인승

제

원

크 기 6,400㎜×2,195㎜(폭)×2,690㎜(높이) 5,100㎜×1,740㎜(폭)×1,970㎜(높이)

차체 중량 7,000㎏(적재: 2.9t) 3,425㎏(적재: 1t)

최저지상고 410㎜ 150㎜

구동방식 4WD 4WD

물탱크용량 2,000ℓ 800ℓ

타이어 395/85R20 195/70R15

방수량 200L/min 280L/min(최대 발사거리: 30m)

특 징 직접진화(자동방수) 및 급수지원 용이 진화호스를 이용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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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능산불진화차량 도입·배치 현황 ]

도입연도 도입차량 배치현황 배치연도 운영인력

2023 2대
경주 국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
2024

경주 6명

오대산 6명

2024 2대
설악산 국립공원

무등산 국립공원
2025

설악산 5명

무등산 7명

자료: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은 해당 차량도입을 통해 산악지형이 많은 국립공원(전

체 국립공원 면적의 60%)에서의 신속한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

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고성능산불진화차량 사업추진계획(안): 2025년 ]

- ‘25. 5월 : 2025년 고성능(중형) 산불진화차량 도입 계획(안) 수립

- ‘25. 6월 : 입찰공고 의뢰(→조달청)

- ‘25. 6월 ~ 8월: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 공고

- ‘25. 8월 : 개찰

- ‘25. 9월 : 제안서 평가

- ‘25. 9월 : 물품계약 체결

- ‘25. 9월 : 선금급 청구 및 지급(70%)

- ’25. 12.월 : 납품 완료

자료: 국립공원공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의 추

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그 편성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목적

적합성, 시급성, 예측불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8)을 갖추어야 하는데,

8)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①추경 집행을 통해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

을 완화‧해소할 수 있어야 하고(목적적합성), ②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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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의 경우, ①본예산 편성 이후 ’25년 지리산·주왕산 국립공

원을 포함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고, ② 본예산 편성액에는 관련

비용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고성능산불진화차량을 배치·운용하는데 한

계가 있으며, ③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특성과기후변

화로 인한 산불 대응체계 구축의 시급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고성능산불진화차량 예산을 신속

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기존 고성능산불진화차량 납품과정에서 유찰 및 납기일정 지

연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9), 추가로 도입되는 차량의 적기 구입 및 배

치를 위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산불진화차량 증차와 함께 화재현장에의 접근성 제

고를 위한 임도(林道), 탐방로 등 관리기반시설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10)

따라서 향후 환경부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확충사업 전과정에 대

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해당 차량이 적기에 구입 및 배치·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측하지 못한 사유여야 하며(예측불가능성), ③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어야 할 것임(시급성).

9) 2024년 고성능산불진화차량 도입사업에서는 단일응찰에 따른 유찰이 1회 발생하였으며, 전쟁으로

인한 국방물자 수급증가로 인한 차체 생산 및 운송지연으로 납품기한 변경이 있었음(증 38일).

10) 참고로 산불진화임도는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보호 및 산불진화를 목적으

로 산불대응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임도이며, 임도에 대해서는 산불진화 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과 임도가 바람

세기를 강하게 한다는 등의 의견이 각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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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대책비(7140-300)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재해대책비’(2024년～, 보조율 50∼100%11)) 사업은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환경기초시설(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복구

비용, 국립공원 복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5년 예산에

재난 발생시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350억원, 환경기초시설 복구비용 100억

원12), 국립공원 재해복구비용 50억원13) 등 총 500억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500억원 대비 1,

120억원(224%) 증액된 1,62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재해대책비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1) 재난폐기물 처리 및 국립공원의 경우 100%,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50~100%로 보조율이 상이함.

12) 환경부는 영덕매립장 및 청송매립장 등 폐기물 매립시설 복구비 예산으로 28억 4,800만원을 집

행할 계획임.

13) 환경부는 국립공원 공원시설 피해복구(29억 5,000만원), 응급복구(16억원), 산불 피해조사(4억

5,000만원) 등 50억원을 집행할 계획임.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본예산 추경 본예산(A)
제1회

추경(B)
(B-A)/A

□ 재해대책비 50,000 50,000 50,000 162,000 112,000 224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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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집행 관리 철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재해대책비는 2025년 3월 울

산 및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14)로 인해 주택 4,232동, 농업시

설 2,556동15), 산림은 104,000ha가 소실16)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

함에 따라 주택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2025년도 재해대책비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제66조제1항17)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14)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울산,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31명이

사망하고, 5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15) 2025년 4월 7일 기준 피해현황(행정안전부)

16) 산림청 보도자료(2025.4.18.),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 규모 잠정 104천ha, 산림청 복구에 최선’

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

65조제1항에 따른보상금을포함한다)의 전부또는일부를국고에서부담하거나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

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또는제40조제1항의대피명령을방해하거나위반하여발생한피해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자연재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3년

결산

’24년

본예산

’25년

본예산 추경(안) 최종
증감

(A) (B) (C) (D=B+C) (D-A) %
□ 재해대책비 - 50,000 50,000 112,000 162,000 112,000 224
폐기물처리재해복구비

(자치단체경상보조)

*재난폐기물처리비용

- 35,000 35,000 112,000 147,000 112,000 320

환경기초시설복구비용

(자치단체자본보조)
- 10,000 10,000 - 10,000 - -

국립공원공단재해복구비

(법정민간대행사업)
- 5,000 5,000 - 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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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별표18) 등에 따라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비용

을 국고 100%로 보조할 수 있음.

이번 산불로 인한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규모를 살펴보면 주택 및

농업시설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은 안동 434억 7,600만원, 영덕 419억 1

00만원, 청송 388억 5,300만원 등 총 1,400억원 규모이고, 여기에 공장

등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50억원19)을 더하여 총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

비 규모는 1,450억원으로 추정20)됨.

[ 주택·농업시설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안) ]

(단위: 톤, 원)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18) [별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

다. 오염물 및 잔

해물 처리 및

방제비용

환경부,

해양수산부

실시

비용

국고

100%

(1) 실시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경비 및 그 밖의 비용

을포함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비용에한정한다.

19)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는 공장 재난폐기

물 관련 사항은 현재 입력되어 있지 않으나, 경상북도에서 추산한 물량을 토대로 관련 협회 등

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임.

자료: 환경부

ㅇ (피해현황) 경북도 자체 조사결과 65개* 업체가 피해

* 중앙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기업 수 및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ㅇ (폐기물 발생량) 약 53,665톤

* 건설폐기물 48,665톤, 사업장폐기물 5,000톤

ㅇ (처리비) 5,000백만원

* 건설폐기물 3,640백만원(48,665톤 × [처리비 52,822원/톤 + 운반비 21,872원/톤])

* 사업장폐기물 1,360백만원(5,000톤 × [처리비 250,000원/톤 + 운반비 21,872원/톤])

20) 정확한 재해복구비 규모는 4월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지 역

합 계 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슬레이트 기 타

발생량
처리비

(백만원)
발생량 단가 발생량 단가 발생량 단가 발생량 단가

합 계 1,551,790 140,0001,406,556 - 129,266 - 4,766.5 - 11,201

안동시 482,024 43,476 435,000 75,150 43,954206,727 1,959 645,000 1,1113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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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존 예산 및 이전용을 통해 330억원을 확보21)하고, 추가

경정예산안을 통해 1,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산불로 인한 재난폐기

물을 처리할 계획임.

[ 재해대책비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내역 ]

21) 환경부는 재해대책비 잔액 중 일부를 활용(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를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로 세목조정한 45억원과 집행잔액 185억원 등)하여 23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00억원

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5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총 100억원을 이용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임.

[ 재해대책비 기정 예산 확보 방안 ]

(단위 : 백만원, ‘25.3.31.기준)

주)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를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로 세목조정하여 활용 예정

자료: 환경부

세부사업 목-세목 25년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활용내역

재해대책비

(7140-300)

소 계 50,000 16,490 33,510 23,000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5,000 - 5,00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35,000 16,451 18,549 18,5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0,000 39 9,961 4,500*

폐기물처리 재해대책비 재원마련 방안

ㅇ 주택 농업시설 재난 폐기물 처리비용 1,400억원

ㅇ 공장 등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50억원

ㅇ 추가경정예산안 1,120억원

ㅇ 기정예산 및 이전용 등 330억원

자료: 환경부

영덕군 473,656 41,901 429,566 75,150 42,938206,727 1,152 645,000 -392,000

영양군 30,497 3,528 26,613 76,350 568280,954 144 645,000 3,172392,000

의성군 114,430 11,558 95,483 75,150 17,320206,727 647 645,000 980392,000

청송군 444,752 38,853 414,650 75,150 23,323206,727 841 645,000 5,938392,000

산청군 5,255 517 4,371 75,150 871207,098 13 645,000 - -

하동군 38 8 - - 37207,098 0.5 645,000 - -

울주군 1,138 159 873 75,150 255330,000 10 950,000 - -

주)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집계 자료(4.1~4.15)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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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4월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22)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된 복구계획안(4월 말)

을 바탕으로 5월 중 예산 이·전용 등을 마무리하고 6월 중 예산을 지

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23)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복구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일정(안) ]

자료: 환경부

22) 재난폐기물의 과다 산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 관련 재난폐기물 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

포하였으며, 중앙합동조사단 조사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함. 동

가이드라인에는 건축물 구분에 따른 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 기준을 제시하고 고철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산출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음.

23) 지방자치단체별(안동 50억원, 의성 120억원, 청송 50억원, 영양 44억원, 산청 4.3억원, 울주 1.3

억원, 영덕 추경 준비 중)로 4월 중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4월 말까지 운반·처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5월 초까지 작업에 착수할 계획임.

<복구계획 수립절차> <추진 일정>

재난 발생 3월 21일

⇩

재난 대응
(산불 진화 등)

3월 21 ~ 30일

⇩

상황 종료 3월 30일

⇩

지방재난피해조사(지자체)
4월 1 ~ 8일
(NDMS 입력)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행안부·지방청·지자체)

4월 9 ~ 15일
(재해대장 작성 및 NDMS에 등록)

⇩

복구계획(안) 작성(행안부) 4월 20일(잠정)

⇩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 협의
(행안부)

4월 20일 ~ 1·2주 소요(잠정)

⇩

복구계획 확정(중대본) 4월말경(잠정)

⇩

예산 편성(이·전용 등)(관계부처) 5월중(잠정)

⇩

예산 교부(지방청→지자체) 6월중(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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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제89조24)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

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므로, 추경

편성의 일반 요건인 목적 적합성25), 예측불가능성26), 보충성27), 시급

성28), 연내 집행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및 방치 시 환경

에 악영향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기물 재해대책비를 추

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 358억 2,500

만원 중 37.8%인 132억 2,000만원만 집행되었고 218억 4,200만원이 불

용29)되었으며, 각 회계연도 말 기준 실집행률은 2022년 42.3%, 2023년

34%, 2024년 42.4%로 나타나는 등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임.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국

비가 교부된 이후에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체결을 진행하는 등 절차

가 지연되면서 실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

24)「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25) 법률상 명시된 사유에 부합할 것

26) 기존 본예산 편성 및 심의 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

27) 기존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으로 대체가 곤란할 것

28) 다음 본예산 편성 및 확정까지 기다리기 곤란할 것

29) 환경부는 2024년 재해대책비 예산이 불용된 이유에 대해, 해당 예산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2024년에는 수해 복구를 위한 130억 원 외에 큰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

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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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주1) 각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을 계산하고, 실집행액에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작성함

주2) 2025년에는 폭설피해로 인한 육상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충청북도 등에 164억 5,1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음.

자료: 환경부

이처럼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보조사업

계획, 집행 및 정산 전 과정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폐기물처리 재해

복구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① 지자체가 준비 중인 계약 과업지시서·견적서 등을 한

국환경공단30) 등이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계약 단가 및 물량의 적정성

여부를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과다 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②

집행단계에서는 유역·지방환경청의 현장지원반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③

정산시에도 준공 증빙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미집행 잔액을 즉각 반

30) 한국환경공단은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110명의 집게크레인차량 보유사업자와 협력

해 산불 피해지역에 폐기물 수거장비를 투입하는 체계를 갖추었고, 공단의 가용 인력과 예산을

신속히 투입해 현장 복구작업을 지원하고 있음.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실집행률]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1 - - 2,426 - 2,426
2,426

[1,157]
-
100.0

[47.7]
- -

2022 - - 37,546 6,081 43,627
39,600

[18,449]
-

90.8

[42.3]
4,027 -

2023 - 4,027 44,670 - 48,697
46,842

[16,540]
-

96.2

[34.0]
- 1,855

2024 35,000 - 825 - 35,825
13,220

[15,194]
37.8

37.8

[42.4]
763 21,842

2025.3. 35,000 763 - - 35,763
16,451

[1,377]
47.0

46.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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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조치31)하도록 하는 등 보조사업 준비·집행·정산 단계별 감독을 강화

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향후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사업의 계약단계부

터 사업집행 및 정산 전과정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폐

기물처리 재해복구비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1)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예산 집행 및 정산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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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하수관로정비(1132-312)

가.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하수관로정비’(1992년∼,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은 하수의 완벽한 배

수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보건·위생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하고, 하수의 유출ㆍ누출을 방지하여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과 하천 수질

을 개선하며,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하수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침수에 대응하는 사업임.

내역사업은 ‘도시침수대응’, ‘하수관로정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대심도하수저류시설’의 네 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하수관로정비’ 내역사업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은 2025년 본예산 1

조 2,950억 6,700만원 대비 556억 4,400만원(4.3%) 증액된 1조 3,507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하수관로정비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감

(B-A)본예산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B)
(B-A)/A

□ 하수관로정비 1,281,593 1,281,593 1,626,418 1,682,062 55,644 3.4

▪하수관로정비 935,943 935,943 1,295,067 1,350,711 55,644 4.3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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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조속한 사업 집행 및 명확한 보조율 

근거 마련 필요

최근 전국적으로 다수의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 현상이 발생

하였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노후 하수관로의 조속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는 2025년 노후 하수관로정비 계속사

업 148개소 중 38개소를 선정하여 추가 505억원, 신규사업으로 서울 지

역의 27개소에 대한 예산 5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참고로,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전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1조

2,951억원(① 계속사업 493개소 1조 2,664억원, ② 신규사업 62개소 287

억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596억원(① 계속사업 132개소 2,528억원, ② 신규사업 16개소 68억원)임.

[ 2025년도 하수관로정비사업 본예산 ]

구분
전체 노후하수관로

개소 편성액 개소 편성액

계속사업 493개소 1조 2,664억원
132개소

(26.8%)

2,528억원

(20.0%)

신규사업 62개소 287억원
16개소

(25.8%)

68억원

(23.7%)

계 555개소 1조 2,951억원
148개소

(26.7%)

2,596억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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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8개소의 계속사업 지

역은 2025년도 본예산에 연부율상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지역

중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고, 서울시에 편성된 27개소

신규 지역은 서울시 지반침하 구역 정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반침

하 고위험 지역이 선정되었음(보조율 20%).

[ 하수관로 정비 추경예산 편성 내역 ]

(1) 계속사업 38개소(505억원)

(단위 : 백만원, %)

지자체 세사업명
‘25

본예산
증감 추경안

증감률

(%)

실집행률(%)*

‘24 ‘25.3

인천시
동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2차)
382 3,156 3,538 826.2 47.4 -

수원시 수원시 차집관로 정비 1,904 1,101 3,005 57.8 100.0 -

양주시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777 3,117 3,894 401.2 - -

의정부시
의정부시 노후

하수관로정비 2차
2,085 915 3,000 43.9 100.0 78.8

부산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1단계)
396 604 1,000 152.5 76.0 -

익산시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1,453 1,547 3,000 106.5 100.0 -

구분 개소 편성액 비고

계속사업 38개소 505억원 집행가능성 및 연부율 고려

신규사업 27개소 51억 4,400만원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보조율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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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사업명
‘25

본예산
증감 추경안

증감률

(%)

실집행률(%)*

‘24 ‘25.3

부산시
기장하수처리구역 분류식 관로

정비사업
2,677 2,323 5,000 86.8 100.0 -

임실군
오수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
671 1,194 1,865 177.9 100.0 100.0

구미시
구미 원평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376 624 2,000 45.3 27.5 100.0

광양시
광양읍처리분구하수관로정

비사업
183 493 676 269.4 80.4 32.7

완주군
완주과학산단 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1,845 1,155 3,000 62.6 88.6 19.0

안성시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3,141 825 3,966 26.3 - -

제천시

서부동 및 화산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05 544 849 178.4 - -

인천시
23년 중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80 934 1,114 518.9 39.5 -

음성군
음성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727 427 1,154 58.7 77.2 -

구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1,101 1,165 2,266 105.8 - -

구례군
구례 노후 공공하수관로

보수사업
1,874 1,039 2,913 55.4 100.0 -

연천군
연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946 2,489 3,435 263.1 100.0 -

완주군
완주군 삼례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20 269 489 122.3 65.3 -

광명시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단계]
239 1,380 1,619 577.4 44.5 -

화순군
화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003 1,500 2,503 149.6 100.0 100.0

경산시
동부권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605 1,097 2,702 68.3 100.0 -

문경시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오수)

정비사업(2단계)

506 1,800 2,306 355.7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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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환경부

지자체 세사업명
‘25

본예산
증감 추경안

증감률

(%)

실집행률(%)*

‘24 ‘25.3

창원시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2,967 2,033 5,000 68.5 - -

안산시

안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싱크홀 예방) (2단계)

1,493 1,020 2,513 68.3 68.7 32.6

달성군
달성군 다사, 화원, 가창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458 2,042 2,500 445.9 100.0 100.0

달성군
달성군 옥포, 현풍, 구지

노후관로 정비사업
424 1,486 1,910 350.5 100.0 -

진천군
덕산,이월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753 442 1,195 58.7 - -

양평군
강하공공하수처리장 노후

오수간선관로정비
31 113 144 364.5 100.0 -

부산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2단계)
1,812 985 2,797 54.4 35.5 -

영암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056 944 2,000 89.4 100.0 -

청주시
2단계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443 1,977 3,420 137.0 0.4 1.0

고양시
고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478 1,736 2,214 363.2 - -

동두천시
동두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246 1,272 1,518 517.1 - -

인천시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
137 1,131 1,268 825.5 43.0 -

부산시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3단계)

1,646 894 2,540 54.3 - -

성남시
성남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4단계)
346 3,715 4,061 1073.7 11.6 -

용인시
용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차)
1,723 1,012 2,735 58.7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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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사업 27개소(51억 4,400만원)

자료 : 환경부

(단위 : 백만원)

No. 시군 세부내역
조사물량
(km)

전체보수
(km)

부분보수
(개소)

총사업비
(국고+지방비)

추경(안)

‘21∼’23년 지반침하 발생지(➊) 136.0 17.66 1,046 34,703 6,941

1 종로구 종로구 혜화동 4.69 1.38 39 2,458 492

2 중구 중구 을지로 1가 5.62 1.62 38 2,833 567

3 중구 중구 남대문로5가 6.63 2.13 21 3,551 710

4 성북구 성북구 성북동 4.51 0.65 31 1,235 247

5 성북구 성북구 장위동 4.28 1.28 22 2,190 438

6 도봉구 도봉구 쌍문동 5.38 1.21 73 2,393 479

7 은평구 은평구 수색동 6.41 1.43 15 2,388 478

8 은평구 은평구 응암동 8.04 1.04 51 1,987 397

9 강동구 강동구 암사동 3.00 0.17 30 455 91

10 강동구 강동구 천호동 4.70 1.10 39 1,997 399

11 송파구 송파구 마천동 4.10 0.67 66 1,476 295

12 송파구 송파구 거여동 4.30 1.07 54 2,046 409

13 송파구 송파구 송파동 5.70 0.24 34 592 118

14 송파구 송파구 가락동 3.00 - 4 24 5

15 송파구 송파구 삼전동 3.40 0.20 29 497 99

16 강남구 강남구 삼성동 7.00 0.84 40 1,592 318

17 강남구 강남구 압구정동 3.00 0.24 33 586 117

18 강남구 강남구 논현동 4.10 0.10 52 407 81

19 강서구 강서구 염창동 5.30 0.27 31 615 123

20 관악구 관악구 봉천동 5.50 0.14 124 968 194

21 양천구 양천구 신월동 0.46 - 8 48 10

22 마포구 마포구 도화동 7.80 0.28 56 786 157

23 서초구 서초구 반포동 5.50 0.15 20 356 71

24 용산구 용산구 도원동 5.70 0.22 60 722 144

25 구로구 구로구 온수동 2.30 0.12 30 369 74

26 영등포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8.70 0.13 21 343 69

27 서대문구 성산로 일대(연희동) 6.88 1.02 25 1,788 358

기보수 완료·보수불가(➋) - 5.29 80 8,981 1,796

합 계(➊-➋) 12.37 966 25,722 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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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32)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상 요

건 외에도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목적적합성·예측불가

능성·보충성·시급성·연내집행가능성·한시성 등이 일반적인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음.33)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 현상34)에

국민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

의 주된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 손상 문제가 지목35)된 바, 노후 하수관

로 정비·교체를 위한 동 추경 예산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싱크홀(지반침

32)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33) [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

요건 세부내용

①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②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③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④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⑤ 연내집행가능성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⑥ 한시성
향후 일정 기간 지속될 사업 및 신규 사업의 편성을 지양하고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

위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34)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

꺼짐)은 2,085개로, 경기(429개), 강원(270개), 서울(216개) 순임.

참고로, 최근 발생한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 사고는 (2025.3.) 강동구 직경 20m·깊이 20m,

규모, (2024.9.) 부산 사상구 가로 10m·세로 5m·깊이 8m 규모, (2024.8.)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가

로 6m·세로4m·깊이 2.5m 규모임.

35) ’19∼’24년 기준 지반침하 원인 중 하수관 손상이 46.5%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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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또는 땅꺼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로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하수관로의 누수차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전체 하수관로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가 전국 기

준 44%를 차지하고, 장기간에 걸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특성36)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사

업을 착수해야 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하수관로 노후화율 비중]

‘23년 보급률 노후화율(b/a) 연장(a)
20년 이상

노후화(b)

<전 국> 95.4% 44.0% 172,496㎞ 75,837㎞

▪서울 100.0% 66.1% 10,866㎞ 7,181㎞

▪광역시 98.6% 56.2% 35,436㎞ 19,917㎞

▪도 90.8% 38.6% 126,194㎞ 48,738㎞

자료 : 환경부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추경예산의 취지에 따라 시급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우선하여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에 따르면, 동 추경예산 편성 지역의 기준은 노후하수관로 중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였으나, 싱크홀(지반침하 또는

땅꺼짐) 발생 이력, 하수관로 노후도, 지하공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36)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용역 진행 – 낙찰업체 선정 – 공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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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고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에 배정된 27개소의 경우, 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노후 하

수관로 조사37) 등에 근거하여 고위험군을 선정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한 바, 환경부 또한 정기적인 지반침하 고위험군 지역 조사

체계 수립이 필요해 보임.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상치 못한 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히 발

생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편성되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본예산 중심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수관로의 결함 정도

및 개·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에 선

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추경예산이 편성된 지역 중 2024년 결산 및 2025년 3월 기준

기존 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사업 지연 방지 노력이 필요해 보임.

계속사업 중 양주시·안성시·제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

24년 및 2025년 3월 기준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된 38개소 중 17개 지역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임에 따

라 추가로 편성된 예산의 이월 및 불용 우려가 있음.

37)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지반침하 특별점검 요청에 따라 2024년 자치구별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시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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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로정비사업 ’24 실집행률 50% 미만 지역 ]

(단위 : 백만원, %)

자료 : 환경부

연번 지자체 세사업명
‘25

본예산
증감 추경안

증감률

(%)

실집행률(%)

‘24 ‘25.3

1 인천시
동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2차)
382 3,156 3,538 826.2 47.4 -

2 양주시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777 3,117 3,894 401.2 - -

3 구미시
구미 원평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376 624 2,000 45.3 27.5 100.0

4 안성시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3,141 825 3,966 26.3 - -

5 제천시

서부동 및 화산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05 544 849 178.4 - -

6 인천시
23년 중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80 934 1,114 518.9 39.5 -

7 구리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1,101 1,165 2,266 105.8 - -

8 광명시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단계]
239 1,380 1,619 577.4 44.5 -

9 창원시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2,967 2,033 5,000 68.5 - -

10 진천군
덕산,이월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753 442 1,195 58.7 - -

11 부산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2단계)
1,812 985 2,797 54.4 35.5 -

12 청주시
2단계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443 1,977 3,420 137.0 0.4 1.0

13 고양시
고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478 1,736 2,214 363.2 - -

14 동두천시
동두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246 1,272 1,518 517.1 - -

15 인천시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
137 1,131 1,268 825.5 43.0 -

16 부산시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3단계)

1,646 894 2,540 54.3 - -

17 성남시
성남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4단계)
346 3,715 4,061 1073.7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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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규사업으로 배정된 서울시 27개소 지역 역시 2025년도 예산

기준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도 편성되지 아니한 신규 지역으로, 2025년

4월 현재 기준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도 진행되

지 아니한 상태인바, 추가경정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착

공, 주민 협의 완료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해 보임.

셋째, 신규사업으로 배정된 서울시 27개소 지역에 대한 보조금 비율

은 20%로 설정되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조38) [별표 1]에 따르면 하수관로 정비는 광역시 30%, 특별자치시·특

별자치도 및 시·군구 60%, 일반 50%의 보조율을 설정하고 있어, 추가

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국고보조율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

서울시는 높은 재정자립도(2024년 기준 약 80%) 및 높은 하수도 보

급률(100%)을 감안하여 ’08년부터 하수관로 사업에 대해 국고를 지원

하지 아니하고 있어39) 보조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싱크홀 대책(’14), 호우피해 예방대책(’22) 등 정부 정책상 필요한 경

우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조율 설정

의 통일성 및 예측 가능성을 위하여 관련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거나

3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

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

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39) 참고로, 서울시는 2024년 하수관로정비사업(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으로 자체 예산 225,204백만

원을 편성하여 총 168,264원(74.7%)을 집행하였고, 2025년 예산에는 195,07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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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등을 통해 문서화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환경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추

가로 편성된 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

며, 명확한 보조율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